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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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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Viewing through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enhancing publicity and enterprise are not judged

to form any definite policy base. They are merely interpreted to partially reflect enterprise under the strong base

of publicity. Such policy base may cause overall stagn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required to get out of the existing policy direction so as to change policy base to

the direction of enhancing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ower of police fo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largely transferred to Korea Security Association so as to cultivate autonomous purifying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Police should strive to develop policy in the level of joint production of

secur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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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큐리티산업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그리고 관

련 산업분야 마다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우선 경

비업법에서는 업무범위를 경비업법 제2조에 따라 시

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

무, 특수경비업무 등 5가지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각 나라마다 화재예방 및 통제업무, 비상 및 재

난통제업무, 정보조사 및 탐정업무, 금고 및 자물쇠업

무, 교통유도업무, 시큐리티컨설팅, 시큐리티플래너 등

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산업분야에서는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시큐

리티산업의 주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와

업무영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회적, 국가적 중

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에 관

한 문제가 국가적 중요사업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1)

이처럼 시큐리티산업의 범위와 개념정의는 매우 포

괄적,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간 융합화 복합화 추세와 학문적 융합

화 복합화 추세는 새로운 시큐리티산업의 업무영역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

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시큐리티산업의 개념과 영

역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광의적 영역이므

로 이 연구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

위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범위에 한정

하고자 한다. 그 외의 좀 더 포괄적인 연구는 후속연

구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

태를 살펴본 후 둘째,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

여 어떠한 정책적 기조가 법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후 셋째,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큐리티산업의 환경 변화

1) 2004년부터 2008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

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예상피해액이 253.5조원으로 추정

하고 있다[2].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은 치안수요의 증대와 범죄

대응에 있어 전적으로 경찰에만 의존하던 의식이 협

력 치안체제로 변화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우리와 시큐리티산업의 도입시기가 비슷한 일본은 G

DP 대비 경비업의 매출비율이 0.7%인 데 비해 우리

나라는 0.2%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국내시

장 규모가 5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2].

2.1 사회 불안 요인과 치안수요의 증대

최근의 치안상황은 경기침체로 민생 침해범죄가 크

게 증가하였으며, 연쇄 살인사건,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20,209건(인구 1

0만 명당 4,144건 발생) 으로 전년(2,063,737건)에 비

해 2.1%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이 10.7%

증가하였으며, 특별법범은 11.7% 감소하였다(경찰청,

2010:107).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였

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

트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이버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

러졌고 청와대, 백악관,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

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인 해커의 공격에 마

비되는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다.

연간 5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50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

위 수준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최근 들어 어린이

유괴사건의 발생과 연쇄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늘어

나면서 호신용품의 개발․출시가 증가하고 있다.2)

2.2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증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거대 사유재산가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안 수요에 맞춘 사적

인 치안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 중산층

과 서민들도 소득 증대에 따라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자기 자신부터 지키려는 안전욕구가 커지면서 시큐리

2) 삼성전자는 2009년 3월 말 휴대폰 안전고리를 당기면 대

형트럭 소음에 맞먹는 경고음을 발신하는 ‘보디가드폰

(SPH-W7100)’을 출시하였고, GS이숍은 2009년 2월에

‘호신-보안용품특별기획전’을 가진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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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산업의 수요도 증가하였고 선진국형 산업에 해당되

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영국, 일본 등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

간경비서비스 지출이 증가한다고 한다.3) 이다 마코

트 일본 SECOM 창업자는 2007년 「다이아몬드」지

인터뷰에서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

는 것이 숙직이나 수위”라고 말하였다(삼성경제연구

소, 2009).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증대는 라이프 스

타일의 변화를 촉진하며 안전산업에 대한 다양한 서

비스를 창출한다.

2.3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인구의 고

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

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의 300만 명대 진입에 이어 5년 만에

400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노년인구의 비중이 9.3%로

2000년의 7.3% 보다 2.0%p 증가하여 유소년인구(0~14

세)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05년 4

8.6로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통계청, 2006: 24).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독거

노인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경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표 1>은 1985년 이후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1985년 이후 노령화 지수 변화

(단위 : 천명, %)

비고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국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0-14세 12,095 11,135 10,236 9,639 8,986

65세

이상
1,750 2,162 2,640 3,372 4,365

구성비 4.3 5.0 5.9 7.3 9.3

노령화

지수
14.5 19.4 25.8 35.0 48.6

※ 노령화 지수 = {노년인구/유소년인구}×100

※ 자료: 2006년도 통계청 인구조사과 자료 인용.

3) 소득수준과 경비서비스 지출은 높은 양(陽)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Freedonia Group (2006), World Security

Services (홍종길, 2008.9.23.) “에스원 기업분석 보고서”,

한국토자증권, pp. 15-16에서 재인용 한것을 삼성경제연

구소 2009에서 재인용) 

1인 가구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 인구구조

의 변화로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침입범죄에 대응하

는 가정용 경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비산업의 잠재적 수요층 확대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4).

2.4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시큐리티산업 가운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그동안

기계, 전자, 전기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기계경비산업

이 성장 발전하여 왔다. 기계경비산업은 21세기 들어

서면서 더욱 첨단화 되어 IT 등 원천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간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시큐리티산업

관련 기술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광학기

술, 저장기술, 이미지처리기술 등 IT의 발달이 시큐리

티산업 관련 장비 및 서비스의 첨단화를 견인하고 있

다. 향후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위치정보기술, 원

격서비스기술 등 시큐리티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

3. 국내 경비업 현황 분석

3.1 지역별 허가 업종별 경비업체 현황 분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비업은 1950년대

주한 미군의 군납경비와 1960년대 초 미국의 원조경

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후 1976년 용역경비업법

의 제정과 1980년대의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그리

고 1993년 대전엑스포를 경험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

을 거듭해 왔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시기에 9

4) 일본 SECOM의 경우 가정용 상품이 무인전자경비 매출

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 에스원의

가정용 상품 가입자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5) 영국 경찰은 2007년에 하늘을 날면서 촬영이 가능한 이

동식 CCTV를 도입하였다. 크기는 1m, 중량 1kg의

Police Drone은 500m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포착

할 수 있다. 현재 교통정보수집 및 화재 감시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Police Drone은 초정밀촬영기술,

광학기술, 고속촬영기술, 항공기술, 원격조정기술의 결

합체이다(자료: Pilotless Police drone takes

off(2007.5.21.), BBC news,; 삼성경제연구서: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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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체에 5,022명의 경비원이었던 규모가 2010년 12

월 31일 현재 3,473개 업체에 경비원 수 142,363명에

이르렀다. 36년 동안 업체는 363배가 증가하였고, 경

비원 수는 약 29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래<표 2>는 2010년 12월말 현재 지역별 허가 업

종별 경비업체 현황이다.

<표 2> 지역별 허가 업종별 경비업체 현황

2010. 12. 31.현재

구분 법인수

허가 업종별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계 3,473
4,15

1
3,351 52 514 140 94

서울 1,400
1,75
8 1,353 37 279 40 49

부산 255 289 248 2 25 8 6

대구 190 213 181 1 20 6 5

인천 138 168 136 0 25 3 4

광주 114 141 110 2 22 6 1

대전 129 139 125 0 8 5 1

울산 45 53 43 1 5 2 2

경기 558 657 531 5 72 41 8

강원 65 76 65 0 9 1 1

충북 64 78 63 0 6 9 0

충남 99 114 96 0 11 4 3

전북 80 94 77 3 8 3 3

전남 87 97 79 0 3 6 9

경북 105 113 103 1 6 2 1

경남 129 143 126 0 12 4 1

제주 15 18 15 0 3 0 0

※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과 제공

먼저, 허가업종별로는 전체 4,151개6) 업체 중에서

시설경비가 3,351(81%)개 업체, 신변보호가 514(12%)

개 업체, 기계경비가 140(3%)개 업체, 특수경비 94

(2%)개 업체이다. 시설경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경비업체 중에서 서울이 1,758(4

2%)개 업체이고, 인천이 168(4%), 경기가 657(16%)이

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에 2,582(62%)개 업체가 집중

되어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도시기능의 집중에

6) 허가 업종별 합계가 총 법인수 보다 많은 이유는 2개 이

상의 업무를 허가 받은 업체가 있어서이다.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3.2 지역별 허가업종별 경비원 현황 분석

<표 3>은 지역별 허가 업종별 경비원 현황이다.

전체 142,363명의 경비원 가운데 시설경비업무 종사

경비원이 125,385(88%)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특수경비업무 종사 경비원이 7,678(5%)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4,637(59)명이고, 인천이 6,484

(5%)명이며, 경기가 17,854(13%)를 차지하고 있다. 수

도권 전체에 108,975(76%)명에 이르고 있다. 이 또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닐 수 없

다.

<표 3> 지역별 허가업종별 경비원 현황

2010. 12. 31. 현재

구분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계 142,363 125,385 3,782 165 5,353 7,678

서울 84,637 70,149 3,612 90 4,500 6,286

부산 11,007 10,464 40 25 91 387

대구 5,204 5,103 12 6 51 32

인천 6,484 6,372 0 3 25 84

광주 2,190 2,128 9 5 48 0

대전 2,568 2,456 0 4 55 53

울산 1,364 1,265 66 1 4 28

경기 17,854 17,158 28 15 359 294

강원 1,302 1,291 0 4 7 0

충북 898 843 0 0 55 0

충남 1,756 1,709 0 2 43 2

전북 1,314 1,230 15 4 7 58

전남 1,647 1,269 0 0 33 345

경북 2,084 1,945 0 3 36 100

경남 1,908 1,857 0 3 39 9

제주 146 146 0 0 0 0

※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과 제공

4. 우리나라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

4.1 경비업법의 기본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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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경비'라는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

람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고 파는 서비

스업의 일종이다. 여기서 '경비'는 치안서비스의 일종

이다. 치안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생산하고 공

급하는 공공재이며, 공공부문의 영역에 속한다. 공공

재로서의 '경비'는 공공성(公共性)을 이념으로 하며,

공익(公益)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정진환, 2004:179).

'업(業)'은 사업 즉 비즈니스(business)를 말한다.

사업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민간부문에 속한다. 사업은

기업성(企業性)을 이념으로 하며, 사익(私益) 혹은 이

윤(利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비업은 공공성의 이념과 기업성의 이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

구하는 이중적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의

육성과 규제를 위한 법이 「경비업법」이다. 당연히

「경비업법」의 전문에는 공공성과 기업성, 사회 공공

의 이익과 사기업의 이익추구에 관한 내용이 큰 줄기

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경비업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의 이

념과 기업성의 이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비업

에 있어서 공공성 혹은 공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서

유지와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적 손실감소를 들 수 있

다. 기업성 혹은 사익은 당연히 경제적 이윤을 말한

다.

경비업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기업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

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공공성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념의 상호 조

화가 경비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일찍부터 경비업이 발달한 영국은 1980년대 이래

행정개혁의 일환인 민영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이념의 특성상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기업성이 일관되게 추구되어 왔다. 9.11

테러 사건이후 미국은 공공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

지만 아직은 기업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4].

경비업의 도입 시기나 과정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이래 공공성과 기업성

을 적절히 조화시켜 왔다. 법제정 10년이 지난 1982년

에는 법 개정으로 그간의 성장세와 국제경쟁력에 대

응하여 기업성을 크게 진작시켰다. 2005년에는 경비

업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기업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비원교육제도의 개선, 경비업 상

호간의 협조체제 등 자율적 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

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균형

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비업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

로 법적 요건을 갖춘 이래 2009년 4월 1일부로 15차

례의 개정이 있었다. 법 제정 초기에는 서구의 자구사

상(vigilantism)에 대비되는 전통적 국가의존사상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1995

년의 제5차, 1999년의 제7차 개정으로 경비업 영역확

대와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기업성이 모처럼 진

작되었었다. 그러나 2001년 제8차 개정 시에는 특수경

비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다시 공공성이 강조되어 겸

업금지를 규정한 구법 제7조 제8항의 헌법소원사태까

지 야기 시킨 바 있다.

당시의 사태는 헌재의 무효판결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 2002년의 제9차 개정(특수경비업자의 겸업제

한), 2005년의 제10차 개정(경비원 벌칙조항 신설) 그

리고 2005년 8월의 시행규칙 개정(경비원 교육관련) 2

008년 12월의 제14차 개정(양벌규정) 등의 조치들은

한결 같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법 개정 내용이다. 이러

한 경향은 민간부문의 활용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비업계 전체를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준 바 있다[4].

사회는 경비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공공성

을 강화한다. 그 결과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적 이윤이

미치지 못할 때 경비업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전업을

생각하게 된다. 결국 경비업의 위축을 가져오며, 치안

서비스의 공급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사회가 경비업의 이윤추구를 강조할 때 기업

성이 강화된다. 기업성의 강화는 경비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경비업의 사회적 책임은 흐려지게 된다.

결국 필요한 규제마저 약화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는 불법과 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민간의 치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회 치안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면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의 비율을



46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5호(2011. 10)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 외국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공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성을 강화하는 것

이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4.2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

현행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이

래 2009년 4원 1일자로 1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별로 개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7).

4.2.1 제정(시행 1977.4.1, 법률 제2946호, 1976.1

2.31. 제정): 신규제정으로 인한 공공성의

반영

신규제정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산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용

역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④ 경비원은 근무 중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

다.

⑤ 용역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용역경비협회

를 설립하도록 한다.

즉, 경비업의 공공성의 주요 핵심사항인 경비업의

사업 주체로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도

록 하였다. 이는 경비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

하여 연대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비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함으로써

경비업의 영업 조건을 강화하였다. 경비업 법인 임원

의 결격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

화하였다. 종합적으로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경

비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경비업은 법적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4.2.2 제1차 개정(시행 1981.2.14, 법률 제3372호,

7) 개정 내용은 http://www.law.go.kr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981.2.14, 일부개정): 기업성 배려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

세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였다.

4.2.3 제2차 개정(시행 1984.1.31, 법률 제3679호,

1983.12.30, 일부개정): 기업성 강화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또는 해임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

한다.

②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③ 휴업신고의무위반등 경비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을 과태료로 완화한다.

경비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업성을 일부 강화하였

다고 볼 수 있다.

4.2.4 제3차 개정(시행 1990.1.28, 법률 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기업성의 강화

제3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제한을 18이하이거

나 5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

완화한다.

② 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현금 등을 공

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

는 대신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연령을 연장

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으로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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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제4차 개정(시행 1991.7.31, 법률 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공공성을 위한 체제

구축

제4차 개정은 우리나라 경찰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경찰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경찰법의 제정은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관리

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

라는 국립경찰이 창설되어 60여년이 지나도록 제3공

화국 초기에 이룩된 신분법으로서의 경찰공무원법을

제외하고는 경찰조직이나 경찰작용에 관한 단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여러 법령에 산재되

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1년 5월에 제정된 경

찰법은 경찰조직의 단일법이란 점에서, 또 법제의 정

비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진환,

2006: 33-34)8).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비업의 허가권을 서울특별시

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이관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을 경찰의 업무로

하였다. 비로소 경비업을 사회 치안분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비업은 경찰과 상

호 협조를 통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역할

분담의 툴 속에서 위상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제5

차 개정은 경비업의 공공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6 제5차 개정(시행 1996.7.1, 법률 제5124호,

1995.12.30, 일부개정): 공공성의 강화

제5차 개정은 경비업의 다양한 제도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

8) 이러한 경찰법은 발전적 요소와 비판적 요소들이 지적되

어 왔다. 발전적 요소로는 경찰조직의 기본법, 경찰청의

설치, 경찰임무의 명시, 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들로는 중립화 아닌 외청으로의

승격, 기대에 못 미친 경찰위원회의 성격, 오히려 집권

성이 강화된 지방경찰청, 숙제로 남은 경찰작용법 등을

들 수 있다[5].

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한다.

② 용역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권한을 용역경

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한다.

③ 용역경비업체의 임․직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은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한다.

제 5차 개정에서의 핵심 내용은 사설경호업을 용

역경비업의 한 분야인 신변보호업으로 흡수하고, 경

비원의 자질향상과 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경비원

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는 내용이다.

사설경호분야는 그동안 법적 규제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일부 운영되어 오면서 불법

행위의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일

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경비원

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해당 경비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한 지 10년이나 지나고 있는 현재 실무능력의

부족 등 전문성의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에는 미흡하

지만 점차 보완해가야 할 국가 자격제도이다. 제6차

개정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4.2.7 제6차 개정(시행 1998.1.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기업성의 반영

제6차 개정은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

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

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

비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일부 기업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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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제7차 개정(시행 1999.10.1, 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제7차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

획에 따라 경비지도사제도의 자격 등과 관련된 규정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던 용

역경비협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역경비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였다. 특히 법명

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변경하고 경

비원과 경비업자의 용어에서도 기존의 ‘용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제7차 개정은 기존의 경비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

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2.9 제8차 개정(시행 2001.7.8, 법률 제 6467호,

2001.4.7, 일부개정): 공공성의 대폭적인 강

화와 경비업무의 확장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한다.

②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

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④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

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한

다.

⑤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무기 오남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안전수칙을 법률에 구

체적으로 명시한다.

⑥ 경비업자는 이법에서 정한 경비업무 외의 경비업

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차 개정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

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기계

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

정하였다. 제9차 개정은 이전의 어떤 개정보다 경비

업의 공공성을 지나칠 정도로 강화한 개정이었다. 특

히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제7조 8항)조항은 헌법소원

까지 가서 위헌결정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경비업의 허가 갱신제도, 특수경비업자의 무기관리에

관한 강화된 내용,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금지

등등 경비업의 각종 규재를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강

조한 개정이다.

4.2.10 제9차 개정(시행 2003.12.19, 법률 제6787

호, 2002.12.18, 일부개정): 공공성의 일부

완화

경비업계의 현실상 우리나라 경비업자의 대부분은

경비업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

업계의 현실성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

의 판결에 의한 완화인 것은 당연하다. 제9차 개정은

제8차 개정으로 인한 경비업의 지나친 공공성의 강화

를 일부 완화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4.2.11 제10차 개정(시행 2005.5.31, 법률 제7544

호, 2005.5.31, 일부개정)

법률의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경

비지도사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

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4.2.12 제11차 개정(시행 2006.2.5, 법률 제7671

호, 2005.8.4, 일부개정): 공공성의 강화

제11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변

보호 또는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이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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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4.2.13 제12차 개정(시행 2008.2.29, 법률 제8852

호, 2008.2.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가 ‘행정

안전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

정하였다.

4.2.14 제13차 개정(시행 2009.2.29, 법률 제8872

호, 2008.2.29, 타법개정):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주요인사

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통령경호실법”의 명칭을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하여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

인 발전을 기하려는 이유에서 개정하였다. 참고로 대

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

고, 처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차장은 1급(경호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4.2.15 제14차 개정(시행 2008.12.26, 법률 제919

2호, 200812.26, 일부개정): 기업성의 강화

경비업법상 현행 양벌규정은 경비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

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

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

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는 겅비업자의 처벌

규정을 다소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성을 다소 배

려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2.16 제15차 개정(시행 2009.4.1, 법률 제9579

호, 2009.4.1, 일부개정): 기업성의 강화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정한 것은 특수

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

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된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60세로 연장

하였던 것이다.

5.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경비업법의 개정 과정을 통한 정책방향의 기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비업법 제정 시기에는

준경찰력의 확보 차원에서 경비업은 경찰의 보조기능

을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강한 공공성이 요

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경비업은 법인

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

격사유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981년

제1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

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와 경비업자의 기업성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 시기는 그 간의 고도경제성장으

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종 산업시설이 전국

에 확충되면서 시설경비수요가 늘어났고, 범죄 발생

율의 증가, 민주화 바람으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허

점이 생기는 시기였다. 치안 당국에서는 부족한 경찰

력으로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준

경찰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는 1989년 제3차 개정에서도 연장되었다. 경비원의

연령을 다시 59세로 연장하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제

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91년의 제4차 개정은 경찰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경비업의

허가권을 행사하였으나, 지방경찰청장에게로 경비업

허가와 지도 감독의 권한을 이관하게 되었다. 경비

업의 공공성을 위한 체제 구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위기는 1995년 제5차 개정에 일부

나타났다. 제5차 개정은 그동안 일부에서 불법 탈법

적으로 운영되던 사설경호업무를 경비업의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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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하여 경비업법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그리

고 경비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지도사 제도

를 도입하였다. 경비업자 임직원의 의무를 강화하였

다.

1997년 제6차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성을 반영하였다. 2001년의 제8

차 개정은 유래없는 공공성의 강화와 경비업무의 추

가가 이루어 졌다.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

무의 추가는 경비업법 제7조 8항의 겸업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경비업의 겸업금지 조항은 전체 경

비업계를 얼어붙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헌법소

원까지 가서 경비업계가 승소하였지만, 공공성의 지

나친 강조라 할 수 있다.

2002년의 제9차 개정은 제8차 개정에서의 겸업금

지 조항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업성이 부분적으로 반

영된 개정이다. 2005년의 제11차 개정은 경비원이 업

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

를 통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개정하였다.

2008년 제14차 개정과 2009년 제15차 개정은 양벌

규정의 완화와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60세로 연

장하는 등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성 확보(법제정시기) → 기업성 (2차 3차 개

정) → 공공성․업무확대(4차 5차 개정) → 기업성(6

차 개정) → 강한 공공성․업무확대(8차 개정) → 기

업성 반영(9차 개정) → 공공성 강화(11차 개정) →

기업성(14차 15차 개정)

경비업법 개정 결과를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경비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

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

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

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

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6. 맺은말

경비업은 공공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일종이다. 사기업이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을 활발

히 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사회는 경비업이 민간의

치안자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어느 정도의 이윤이 보장되는 육성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서 범죄예방에 있어서 이제 경비업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그리고 경비업의 장점인 효율

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업의 조직구조의 특징을 살

리고, 외부 치안 환경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 사회의 치안지수를 향상시

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에 놓여 있다.

국가 간 경쟁력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삶의 질'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국민들

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막론한 가용한 총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 치안지수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규제와 공익에 치우친 그간의

정책 방향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육성 차원으로 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시기가 되었

다고 본다. 경비업계에서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신

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경영윤리와 경비업 종사자들의 교

육 훈련과 직업윤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계의

자구 노력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경비업

의 기업성은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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